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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코스포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

고 자연스럽게 노동과 고용 이슈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은 부차적인 

정체성 요소로 주변화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이

론적ㆍ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핵심용어 : 플랫폼 노사관계, 사용자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직 정체성

I. 서 론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은 빠른 속도로 노사관계의 전통적 특성들을 변화시키고 

있다(Kilhoffer et al., 2017).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편입되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존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약해지게 된다. 거기에 더해 플랫폼들은 스스

로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공급자(노동자)와 수요자(이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

의 ‘중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양대 주체를 특정

하는 것부터 어렵게 된다. 전통적 노사관계가 형해화하는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사관계 행위

자 중 플랫폼화의 맥락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정부와 노동조합이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내놓은 법-제도적 규

제 장치를 비교 분석했다(Belk et al., 2019; Finck, 2018; 장희은ㆍ김유휘, 2020; 

박제성, 2019). 한편, 노사관계분야의 선행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

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이나(Vandaele, 2018; Johnston, 2020), 비노조 형태의 

집단적 이해대변체 조직화 노력을 조명했다(Borghi et al., 2021). 정부와 노동조

합이 플랫폼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구들은 이를 사회적 대화의 

“재활성화”로 명명하기도 했다(Guardiancich and Molina, 2021; Unterschütz,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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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사관계의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플랫폼 업체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 

조직과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가 아닌 

중개자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특징에 기인한다. 사회적 대화

에 참여할 때도 플랫폼 업체들은 사용자로서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적 

행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동기를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Kilhoffer와 그 동료들은 유럽 지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사용자 단체

를 결성한 사례 또는 전통적인 사용자 단체에 편입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Kilhoffer et al., 2017). 

하지만, 제도적 공백에 착목해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플랫폼 업체는 사회적 영향

력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이 제

도적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집단적 이해대변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불과 4년 

만에 몇몇 플랫폼 업체 대표들의 비공식적 모임에서 중앙ㆍ지역정부의 정책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조직으로 성장했다.1) 저자들은 코스포가 어떻게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집단

적 이해대변 조직으로서 코스포가 직면한 제도적 복잡성과 그로 인한 조직 정체성 

요소들 사이의 긴장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높은 제도적 불확실성 또는 복잡성 속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의 

이해대변체로서 코스포의 정체성이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스타

트업 생태계 외부행위자들(정부, 노동조합, 기존 산업 관계자)이 코스포를 바라보

는 시각을 나타내는 ‘외부 이미지’와 생태계 내부구성원들(스타트업 창업가)이 인

식하는 코스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부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천착해 코스포의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정체성 진화과정을 분석했다.

1)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업계보다 넓은 범위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해대변체이다. 
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들의 성장과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
은 대부분 O2O 플랫폼, 디지털 모빌리티, 핀테크, 데이터테크놀러지 등의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선언, 2018),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강하
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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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먼저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기업들의 이해대변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는 제도적 공백에 대한 조직

의 대응을 다룬 연구흐름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저자들이 수집한 자료의 특징

을 설명하고 자료분석 방법을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코스포의 집단적 이해대변

체로서 정체성을 형성기-확장기-갈등기로 나눠서 설명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기업들의 이해대변체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노사관계

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편, 사회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

도지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존 노사관계 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질서 구축이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새로

운 노동시장 구조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구조적 재편과 행위자의 변화를 요구하기

도 했다(박명준 외, 2016).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비노동조합 기제를 통해 주변화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활성화를 도모하는 실천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Turner, 

2004; 2005, 박명준ㆍ김이선, 2016). 

같은 맥락에서 노사관계의 사용자측 집단적 이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고

용관계의 중층화와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해 개별기업 중심의 숙련-보상체

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횡단적이고 업종 포괄적인 노동시장 질서구축이 강

조되고 있다(임상훈 외, 2020). 또한 개별 노동자의 비전속성을 내포하는 고용형

태가 확산되면서. 경영자들이 그것이 수반하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시장 행위자로 주체화하여 구조화 과정에 참여하려는 

경향도 발견된다(박명준 외, 2016). 

이정희 외(2021)는 전통적인 사용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넘어서 노동관계 당사

자로서 사용자 단체 개념 재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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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스포 사례를 사용자 단체와 사업주 단체의 법적 구분 한계 속에서도 사업주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한다. 즉, 사업

주 단체가 스스로를 사용자 단체이냐 아니냐로 정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로 관련 산업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뿐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정희 외, 2021

: 64~89). 그러나 반대로 현재 노조법 체계에서 사용자 단체에 교섭의무를 강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수행은 조직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창근 외, 2019 : 62~ 63). 이러한 지점은 본 

연구에서 코스포의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

본 바와 같이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기존 노사관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

고, 이는 노사관계의 제도 지체현상을 동반하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기업들의 대

응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나아가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노사

관계 측면뿐 아니라 각종 규제 등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공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스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조직의 대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공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의 대응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은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질

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수반한다(Vallas and Schor, 2020).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

서 기존의 제도가 유효성과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뚜렷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상

태가 되고(Oliver, 1992),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Edelman, 1992). 

특히, 행위자들이 제도의 가치나 의미를 저마다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에 따라 제도

적 장(institutional field)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Kraatz and 

Block, 2008). 이렇듯 제도적 규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거나, 제도적 장의 구성원들이 ‘당연시하는’ 규범적 표준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

태를 ‘제도적 공백’이라고 부른다(Khanna and Rivkin, 2001). 제도적 공백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국가 간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의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tark, 1996; Edelman, 1990; Szelenyi 

and Szelenyi, 1994). 비슷한 맥락에서 제도적 공백 개념은 개발도상국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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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적용된다(Belenzon et al., 2013; Chang and Hong, 2000). 

제도적 공백이 낳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취한

다(Goodrick and Salancik, 1996; North, 1990).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전략과 대응이 집단화하고 수렴하면서 불확실성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Snow and 

Soule, 2010; Barley and Tolbert, 1997). 여기에 착목해 제도주의에 기반한 선

행연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 표준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제도 안에서 질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Tushman and Anderson, 1986; Anderson and Tushman, 1990; Hoffman, 

1999; Garud et al., 2002). 특히, 많은 연구들은 제도 내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직(professional organization)의 역할에 주목했다(Lee 

et al., 2018; Van de Ven, 1993).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코스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해대변체임과 동시에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업들의 모임으로서 전문가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조직의 등장만으로 불확실성

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전문가 조직 역시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제도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며 이에 따라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제도 형성과정에 반영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Edelman, 1990).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에서 코스포의 역할이 흥미

로운 지점은 코스포의 주요한 회원사들인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적 공백을 사업모

델의 기반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은 제도적 

공백과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제도

적 공백을 사업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다. 예를 들어서 타

다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용할 경우 자동

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공백을 활용했다. 두 번째로 제도적 공백 

자체가 사업모델의 ‘목표’가 되는 경우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특화된 

세무회계 서비스인 ‘삼쩜삼’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에 의미

와 해석을 부여하는 전문가 조직이자, 제도적 공백 자체를 사업모델의 기반으로 

삼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코스포를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 행위자들의 기대와 외부행위자들의 요구 속에서 코스포의 조직 정체성이 어

떻게 진화해왔는지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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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적 이해관계 및 제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연구방법

코스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해대변체로 신산업분야에서 직면하는 공통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명 창업자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하였다. 코스포는 

2016년 9월 26일 발족식을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

부 제2018-9호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조직의 틀을 형성하였다. 

우리가 코스포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코스포가 신생 집단적 이해대변체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제도적 장

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라는 사실이다. 코스포는 불과 설립 3년 만에 플랫폼 

업계를 넘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로 봤을 때도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배

달플랫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낸 주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 내 

기업들의 이해대변체는 해당 산업이 안정적인 물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에야 

설립되고 활동을 시작하나 코스포는 플랫폼 업계라는 범주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

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외부행위자로부터 정당성을 인

정받았다. 제도적 공백에 대한 신생 업계 구성원들의 대응과 정당화 작업의 맥락

에서 조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론화하기에 이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플랫폼 업계가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코스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조직 정체성을 강화해 

가는지 또는 반대로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조직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플랫폼 경제에서 새로운 노사

관계의 제도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례이기 때

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에 대

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색적 분석에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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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방법론을 택했다.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주자료로 삼았고, 저자들이 코스

포의 성장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 집단으로 나

눠서 면접 대상자를 섭외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선택했다(표 1). 면접은 2019년

과 2020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1차례씩 이루어졌다. 또한 사전 동의 된 녹취

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표 1> 면접 참가자 구성

범주 구분 주요 활동

코스포 
내부 관계자

코스포 관계자 #1 사무국 근무(정책 담당)

코스포 관계자 #2 사무국 근무(사업 담당)

기존 경영자
단체 관계자

경영자 단체 관계자 #1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경영자 단체 관계자 #2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정부 관계자

정부 관계자 #1 경사노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2 플랫폼 사회적 대화 참관

정부 관계자 #3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스타트업 기업가 스타트업 기업가 #1~5 창업 초기 또는 성장기 기업

노동조합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2 라이더유니온 관계자

전문가
전문가 #1 플랫폼 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전문가 #2 정부위원회 위원

첫 번째 집단으로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장에서 코스포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섭외했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

해서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행위자들이 코스포를 보는 시각, 즉 코스

포의 외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두 번째 집단으로는 코

스포의 이해대변 대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섭외했다. 코스포가 조직의 미션에

서 이해대변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창업초기 단계나 성장기에 들어선 스타트업 창

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내부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코스포의 성격, 즉 코

스포의 조직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끝으로 세 번째 집단으로 코스포 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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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과의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진행했던 첫 번째 집단(외부행위자)과의 인터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

과의 면접조사 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제공했다. 외부행위자들이 코스포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고 제도적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계기나 사건으로 언

급된 내용(예를 들어, 경사노위 참가, 배달 노동자 사회적 대화 사전 교섭) 등에 

대해서 업계 내부행위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거기서 나타난 견해의 차이와 유사점

에 주목했다. 

나아가 면접조사 내용을 보완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자료를 활용했

다. 사회적 대화와 같은 제도적 공론장에서 외부행위자들과 코스포 구성원들이 발

언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코스포가 회원사들을 대

상으로 주최했던 내부행사 동영상 기록을 분석했다. 끝으로 언론기사를 검색해 사

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에 대해 코스포 구성원들이 논평한 인터뷰 내용을 보

조자료로 활용했다. 이어지는 제Ⅳ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Ⅳ. 스타트업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코스포의 

정체성 진화과정

자료 분석결과, 우리는 코스포가 설립 이후 조직 정체성이 진화하였으며, ‘형성

기–확장기–갈등기’를 거쳐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 단계에서 

나타난 내부 정체성과 외부 이미지의 핵심내용을 밝히고 둘 사이의 관계 변화양상

과 그것을 추동한 동력을 설명한다. 

1. 정체성 형성기 : 코스포의 회원사를 향한 내부 정체성 형성 작업

코스포는 국내의 대형 IT 플랫폼과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단체라는 조직 

정체성을 바탕으로 회원사를 모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정체성 주장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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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자료 : 저자 작성.

심에는 혁신과 윤리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코스포의 시작에는 2010년대 중반 이

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여 유니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리더십이 있

었다. 그들은 후배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인들이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이들은 다양한 사업영역

에 걸쳐 위로는 한국의 1~2세대 창업가, 아래로는 20~30대 창업가들을 종단하

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2016년 5월 김봉진 대표(우아한 형제들_배

달의 민족)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조직결성을 위한 모임을 진

행하였다. 김봉진 대표가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야놀자 등 주로 플랫폼 비

즈니스를 수행하는 50개 사 대표들이 참여하여 2016년 9월 26일 코스포가 발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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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활동목적과 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

타트업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고민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을 제1 목표로 밝혔다. 이외에도 스

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기존 기업과는 다른 스타트업 특유의 창의성

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기업문화 실천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청년세대의 

희망을 위해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코스포 

홈페이지, 2023). 이와 같이, 코스포의 초기 정체성은 노사관계 이슈와는 큰 관련

이 없었고, 주로 구시대적 기업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윤리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이해대변체 역할을 표방하였다. 즉, 이미 관료화된 대형 IT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체성을 주조하고자 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생조직이었던 코스포가 출범선언문에 명시한 혁신과 윤리

성은 대외적으로 코스포의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

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체적 수준에서 초기 코스포의 조직 정체성을 명료화하

는 데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코스포를 조직한 주체들이 업계 내부에서 가

지는 개인적 정당성이었다. 이는 다음의 코스포 관계자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K대표는 모두가 존경하는 창업자예요. 제가 여기 와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

니 K대표와 L대표는 존경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스타트업계의 질서

는 K대표, L대표의 명망으로 돌아가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었고, 심지어 두 분과 친

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한 상식이 공식화된 것이 코스포

라고 보시면 돼요. L대표님이 초기에 코스포를 키우다시피 했죠. 워낙 후배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분이라.” (코스포 관계자 #1 인터뷰)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포는 플랫폼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혁신과 사

회적 책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에도 코스포 의장단을 맡은 성공한 창업가 몇몇의 

개인적 정당성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 정당성에 대한 의존은 이

들 기업과 대립하는 쟁점에 대한 코스포의 집단적 이해대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 플랫폼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기존 제

도 또는 업계 행위자들의 충돌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타다와 

같은 차량공유 플랫폼과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유사한 사안들이다(뉴시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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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4). 이 과정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나타나는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코스

포 관계자 #1 인터뷰).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스타트업 기업이 잘해서 제

2의 배민 마켓컬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법제도 개선이 제일 중요하죠.” (코스포 관계자 #1 인터뷰)

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정부, 대의회 활동 등과 같은 대관업무의 필요성이 증가

하였으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부정책 네트워크에의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하였다. 대관 담당자를 뽑는 것은 유니콘으로 성장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

한 일부 기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 아래 인터뷰가 보여주는 것처럼 코스포는 

이러한 제도적 이해대변의 공백에 주목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

요. 그러던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스타트업들이 작고 꽤 커진 회사들도 그런 걸

(정부와의 관계를 통한 규제개선)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코스포 관계자 #1 인터뷰)

2. 정체성 확장기 : 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외부 이미지 강화

코스포의 운영주체들은 설립자들의 개인적 정당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제

도적 장에서 스타트업의 이해대변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회원사 규모의 확장을 꾀

했다. 그 결과 정체성 확장기에 두드러진 코스포의 활동은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코스포는 먼저 정부관

계자들과 접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첫 번째 공식적

인 활동으로 코스포는 2017년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부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도모에 관한 정책제언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회원사 기반 협조 및 지지의사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코스포는 ‘신경제 선언문’ 등을 통해 규제가 아닌 신산업 성장에 몰입할 환경조성

이 필요하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목소리를 국회, 정부에 전달하였다(코스포 내부

자료, 2017. 9. 26). 나아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면이 커지면서 코스포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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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높은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기에 전문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또

한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코스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플랫폼에 대해 정부도 아는 게 없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죠. 어디 기업 

하나를 만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으니, 그래서 부르길래 간 거예요. 우리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 많이 알려줬죠.” (코스포 관계자 #2).

실제로 코스포는 산자부, 고용부, 중기부 등 산업 및 고용정책 관련 부서가 주최

하는 정책 간담회 등에 관련 기업을 소개해 주는 ‘게이트’ 및 ‘브로커’ 역할을 수행

하며 정부부처의 니즈와 정부와의 접점을 갈구하던 회원사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스포 회원사들은 정부규제로 인한 어

려움을 전달하거나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

부 또한 코스포를 매개로 한 플랫폼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정책 수립의 불

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하였으며, 새로운 산업성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었다(정부관계자 #1 인터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새로운 산업이 커가고 고용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많다고 하고 솔직히 공무원이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전문

가를 찾은 거죠. 코스포도 전문가라고 봤고.” (정부 관계자 #1).

코스포가 공식적으로 전문가 조직으로서 정책협의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2018

년 1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2기 위원으로 당시 코스포 대표가 위촉되면서 부터

이다. 당시 정부부처들은 스타트업 및 플랫폼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방

향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관료들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데 보수적으

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네트워킹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코

스포를 스타트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참가자로 위촉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이라

는 공식성은 더 많은 관료들이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정책방향 및 제도설계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코스포를 찾게 만드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이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코스포는 광범위한 정부부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확장을 꾀

할 수 있었다(정부 관계자 인터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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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가 빵 뜬 게 4차위 참여하면서 부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중략)... 

(정부와 코스포가) 서로 필요했던 거겠죠... 정부는 정보를 얻고 싶고 코스포는 자기

들을 알리고 싶고... (중략)... 기재부나 중기부나 뭐 고용부도 기업을 컨택할 끈이 

없던 때니까 코스포 통해서 소개받아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거지.” (정부 관계자 

#1)

전문가 조직으로서 코스포의 정책 네트워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

회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이하, 디전노미위)에 참여하면서 

정부부서를 넘어 노동계로 확장됐다. 디전노미위는 여러 산업으로 뻗어나가던 플

랫폼 노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업

계를 잘 아는 주체의 참여를 필요로 했다(디전노미 활동보고서, 2020). 이에 경사

노위는 노사위원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경영계 위원으로 코스포를 추천하였으

나 기존 경영계 위원의 반대2)로 코스포 대표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코스

포 또한 이에 응하였다. 코스포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문가 조직으로서 코스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었다. 코스포는 

기존 사업협회나 사용자 단체와 차별화된 공익위원이라는 지위에서 혁신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을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내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코스포는 산업 내 

제도적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회원사들의 집단적 이해

를 충실히 반영했다.

“국내 스타트업은 금지 위주의 나열식 규제, 국내 기업 위주의 규제,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책임부과, 유사 법률의 중복규제, 형사처벌 위주의 규제로 인해 신규진입과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므로 글로벌 기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

식과 책무의 기본원칙 중심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함.”

“플랫폼 노동은 대규모 공급 풀, 수수료 기반 수익모델, 근로자의 플랫폼/일감 선택

권을 기반으로 한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 (디전노미 활동보고서 최

2) 경사노위는 의제의 확장에 따라 참여주체의 확장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코스포를 사
용자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경총에서 
선임된 위원은 비공식적으로 경총이나 대한상의와 같은 기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던 
사용자 단체 이외의 새로운 주체가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
히 하였다고 한다(경사노위 관계자 인터뷰, 2021). 이에 결국 기존 사용자위원의 반대 속
에서 차선의 방식으로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 코스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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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대표 발제자료).

“노동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음. 현재 플랫폼 노동의 이슈, 

현황을 보면 기존 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에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 (디전

노미 활동보고서 최성진 대표 발언)

다시 말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단체’라는 내부 정체성과 ‘플랫폼 경제의 전문가 조직’-‘정부와 업계를 잇는 중개

자’로서의 외부 이미지는 높은 정합성을 보였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의제가 부상하면서 그러한 내부 정체성-외부 이미지 사이의 정합성

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 정체성 갈등기 :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이슈의 등장과 내부 정체성

- 외부 이미지의 부정합

가.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이슈의 등장과 대응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

다. 예를 들어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배달원들과의 사

용종속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자영업자로 고용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이

후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배달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브이씨앤씨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고 이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이 엇갈리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이슈

가 강하게 등장하였다.3) 한국의 노동법 체계하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

정되는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사회보장제도

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플랫폼 업체들에게 이는 고스란히 비용의 상승

3) 2023년 현재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안은 1심에서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
다는 패소 판정이 난 상태이다(뉴시스. “타다 기사, 근로자성 소송 1심 패소…법원 ‘규제 
필요시 입법해야’”.(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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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했다. 이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계의 큰 이슈로 작용

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마켓컬리와 쿠팡 등에서 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 등의 

산업재해 문제도 급부상 되었다.4)

개별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속도에 비례해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코스포와 회원사의 집단적 정체성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

았다. 코스포는 그러한 제도적 압력 속에서 기존 사용자 단체와는 다른 선택을 통

해 노동시장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용자 단

체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대척점에 서서 반노동적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전인

ㆍ서인덕, 2008). 반면, 코스포는 노동조합 측과 활발히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협

력하며 노동계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경계관리를 시도하였다. 코스포가 노동이슈

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조직 이미지 관리의 이유뿐만 

아니라, ‘노동공급’ 이슈가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플랫폼 운영상

의 이유도 작지 않았다(코스포 관계자 인터뷰 #2).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은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은 ‘공급자’의 원활한 확보가 수익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해 ‘공급자’의 확보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

에 노동이슈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포 관계자 인터뷰 #2).

이러한 코스포의 노동이슈에 대한 역할은 코스포가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동 

분과위원회 위원(2019. 9. 23~2020. 6. 24)으로 활동하면서 가시화되었다. ‘플랫

폼 노동과 일자리 TF’(이하 플랫폼 노동 TF)는 주로 노동이슈의 중요성 및 시급성

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 및 통계 마련, 종사자 보호방

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식화,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

의를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플랫폼 노동 TF 구성은 학계 및 전문가, 현장관계자, 

정부관계자로 구성되었는데, 코스포는 현장관계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코스포의 외부이미지는 디지털 전환시기의 전문가 조직에서 플랫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확장되었다. 코스포는 플랫폼 노동 TF에 참여하면서 

노측과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인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4) MBC. “자정에 주문해도 눈뜨면 문앞에... ‘살인적 노동’”.(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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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그래도 그나마 말이 통한 게 (코스포의) ○○○실장. 그래도 자기편은 따로 있어요. 

알지... 알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하자고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한 판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합의도 하고 결국 코스포랑 

둘이 한 거지 뭐.” (노동계 관계자 인터뷰 #2).

나.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활동과 사용자 단체 이미지의 강화

코스포는 노동이슈에 대해 회원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적 책임을 요구받음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코스포는 플랫

폼 노사관계 차원의 사용자 단체로서, 역할을 스스로 자청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단체로서, 내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2020년 10월 배달플랫폼 분야에서 노사가 주도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에서 구

체적으로 나타났다. 

코스포는 2018년부터 플랫폼 경제에 관한 세미나를 하며 신뢰를 쌓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였다. 플랫폼 노사는 사회적 논의구조

를 노사가 중심이 되어 모색하고자 하는 데 뜻을 같이하여 별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코스포

와 정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성명서 발표는 사전에 

코스포와 조율된 것이었다. 이에 코스포는 2019년 11월 19일 서비스연맹의 성명

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

달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의 구조에서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는 데 스타트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 역할을 코스

포가 수행할 것임을 자진하였다. 약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과 코스포가 주도한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는 합의문을 도출하였다.5) 배달플랫

폼 사회적 합의는 배달플랫폼 노동계약의 균형과 투명성, 그리고 배달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협약을 통해 코스포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라는 내

5)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2020년 4월 1일 발족하여 10월 6
일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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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체성이 플랫폼 노동이슈에 대한 ‘사용자 단체6)’로 외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코스포는 개별기업 그리고 그들을 회원사로 둔 사측 단체로서 합의문

을 통해 ‘배달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장 역할을 인정했다. 이에 협약에서 코

스포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노조법상 상대방으로

서 개별기업을 인정하는 방식의 협약을 이끌었고, 이는 코스포가 ‘사용자 단체’로

서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포럼 운영과

정에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이라는 말은 금기시되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사회

적 대화의 틀 자체가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전문가 #1 인터뷰). 이는 코스포

가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에 대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은 하는데 저는 이게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어떤 협약의 범주

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은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처음 참여

할 때 이건 단체협약이다. 업종단위 단체협약이다 생각을 했고... (중략)... 포럼운영

도 노사가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이 됐구요. 플랫폼 산업의 초기업 수준에서 단

체교섭이라고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일종의 공동교섭이었

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못했는데... 단체교섭이고 단체협약이라는 말을 하

는 순간 사실은 하나도 진행이 안될 거 같았거든요. 그 당사자들에게는 껍데기가 좀 

더 중요한 거였죠.” (전문가 #1 인터뷰). 

코스포는 사회적 합의 이후 정부와 노동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서 ‘사용자 단체’로서의 발언과 역할을 기대받기 시작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코스

포는 한발 물러나 플랫폼 노동의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플랫폼 노동자의 비전속성을 고려할 때 산별교섭의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업종별 다양성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 전반을 포괄하는 교섭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코스포 정책실장 발언 : 민주노총 토론회, 2021. 7. 28).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사회적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사용자 단체라고 주장하지는 않

아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대표성 있는 역할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6) 여기서 사용한 ‘사용자 단체’의 의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사용자 단체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회원 및 그들의 잠재적 회원들의 집단적인 이해
를 대변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며 사용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발적인 조
직을 의미한다(Traxler, 2004; Behrens and Traxler, 2004; Rynhart, 2004; 전인ㆍ서
인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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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그걸 원했고 그런데 산별교섭과 같이 제도적인 부분에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 다양성 있고, 

한편으로 코스포에 배달, 대리, 가사... 지역에서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랬을 때, 우리가 뭘 대표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업종으로 들어가야되지 않을

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산업의 질서가 잡혀가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대표

성 있는 단체가 나와야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코스포 

정책실장 발언 : 민주노총 토론회, 2021. 7. 28)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포는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

도하며 노동이슈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자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노

동시장 행위자로서 외부행위자들 사이에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코스포의 

외부 이미지는 내부회원사들이 기대하는 혁신과 탈규제의 창구라는 내부 정체성 

요소와 필연적인 갈등을 낳게 되었다.

다. 노동이슈를 둘러싼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 간의 갈등

코스포가 사회적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용자 단체로서의 외부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의 이미지가 회원사들이 공유하는 내부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몇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노동’ 이슈에 대한 내부에서의 집단적 이해형성 문제였다.

코스포 운영진에게 딜레마를 안겨준 첫 번째 노동이슈는 주 52시간 근로제였

다. 논쟁이 난감했던 이슈였던 이유는 그것이 스타트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뚜렷

하게 엇갈리는 주제였기 때문이다.7) 주 52시간 근로제를 찬성하는 이들에게 그것

이 상징하는 합리적-효율적 노동시간은 “지하실에서 2층 침대 놓고 시작했던 노동

집약적이었던” (스타트업 기업가 #2 인터뷰) 1990년대 후반 벤처기업 문화와의 

결별을 의미했다. 아울러 초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았던 IT 외주개발(SI)산업

과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기도 했다.8) 면접에 참여했던 여성 창업자는 주

7)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했던 2019년 당시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조직 중 하나
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 창업자 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창
업자 중 주 52시간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이들의 비율이 34.2%, 부정적 반응
을 보인 이들은 33.6%로 거의 같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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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를 반대하는 1세대 창업가들을 “꼰대들”(스타트업 기업가 #3 인터뷰)9)이

라고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대하는 4차산

업혁명위원장을 포함해 상당수의 1~2세대 벤처 창업가들은 코스포의 적극적 후원

자였다.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코스포 구성원은 주 52시간을 신랄

하게 비판한 4차위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질 만큼 당황

했었다”라고 면접조사에서 회상했다(코스포 관계자 #1 인터뷰).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사회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고, 코스포가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반대의견을 섣불리 옹호하는 것이 자칫 전통적인 사

업자 단체의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관련 문제를 둘러싼 스타트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코

스포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은 구체적인 이슈와 무대를 바꿔서 반복되었다. 

2019년 승합차 호출 서비스업체인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을 때,10) 코

스포 내부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큼은 코스포가 스타트업을 대표해 외부에 

내세우는 사회적 책임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의

견을 공식적 성명으로 낼 수는 없었다. 2021년 3월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온라

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

다.11)  마켓컬리가 코스포의 공동 의장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등의 외부

행위자들은 코스포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했지만 역

시 공식적인 성명은 없었다. 마켓컬리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을 “물류센터 내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방어했지만, 

그 과정에서 코스포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달 노동자 처우개선을 

 8) SI 업계의 사용자 단체인 IT 서비스산업협회는 주 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할 계
획이었지만 회원사와 업계 종사자 반응을 이유로 그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9) 젊은 창업자들이 세대적 이질감을 표현한 것은 주 52시간제만은 아니었다. 한 면접참가
자는 다음과 같은 벤처 1세대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기사를 세대적 이질감의 이유 중 하
나로 공유하기도 했다. “1세대 벤처 붐 때와 비교할 때 액셀러레이터와 엔젤 투자자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도 많아졌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도 많이 늘어 생태계가 탄탄해졌
다(...). 반면 초반에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강한 창업의지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했
던 것 같은데 현재 창업자 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창업의지나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창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점이 아쉽다.”(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 육성하는 벤처 1세
대... 언론 노출 꺼리지만 ‘멘토’ 자처”. 2019. 3. 26).

10) 매일노동뉴스. “[짙어지는 ‘타다’ 불법파견 정황] 콜 안 받아도, 복장규정 위반해도, 드라
이버 패널티 주고 계약해지”. (2019. 10. 11).

11) 경향신문.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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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코스포와 협업을 했던 노동조합 관계자는 면접조사에서 다

음과 같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코스포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죠.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합리적이고 상

식적이고 우리나라 대기업과는 다른 깔끔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책임지는 스타트업

들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검색 한 번 해보세요. 그렇다

고 대놓고 엄호도 하지 못하고. 곤란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노

동) 문제를 조율하거나 규율하는 것은 아직 멀었구나.” (노동조합 관계자 #1 인터뷰)

코스포는 설립 초기부터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내부 포럼을 개최하는 등 회원사

들의 ‘노동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창업관련 세

미나나 멘토링 활동에 비해서 비중이 낮았졌다. 회원사를 모으고 결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코스포에 가입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대표는 

노동관련 이슈를 “터져야 신경쓰지, 예습을 할 여유는 없는” 영역으로 묘사했다(스

타트업 기업가 #4 인터뷰, 2021).

노동문제를 둘러싼 모호한 입장을 넘어서 코스포가 조직의 성장에 따라 직면하

게 된 더욱 근본적인 한계는 집단적 이해대변 행위와 이해대변의 대상이 되는 스

타트업 이해 사이의 괴리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대로 스타트업이 표명하는 혁신

은 제도적 공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한 몇

몇 창업가들은 코스포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제도적 공백과 혁신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한 창업가는 그것을 “코

스포가 관여하면 일이 커진다”고 서술했다(스타트업 기업가 #4 인터뷰, 2020). 코

스포는 이해대변 대상으로 스타트업 기업가 #4의 회사와 같은 성장기의 스타트업

을 지목했다. 그러나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활동은 코스포에게 “제도화”의 대리인

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그 결과 제도적 공백을 활용해 성장하고자 하는 소규

모 스타트업은 코스포가 이끄는 제도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

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코스포를 자신들

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기보다는 배달의 민족과 같이 성장기를 넘어서 완숙기

에 접어든 유니콘 기업들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 규모 5~70

명에 사이의 면접에 참가한 6개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이름만 들어본 정도”, “훌

륭하신 분들의 네트워크 모임”, “지금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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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한 표현으로 거리감을 표현했다(스타트업 기업가 FGI, 2020). 요컨대 설립 초

기의 스타트업은 제도적 공백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갖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가 #4가 설명한 대로 혹시나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논

의가 성장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진행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한편, 2019~20년에 걸쳐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기업가 #4는 2020~ 

21년에 플랫폼 규모(이용자 수)의 급성장을 발판으로, 수십억 규모의 외부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조직의 성장에 따른 코스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계 

재설정 여부를 알아보고자 2021년 하반기에 후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여전히 코스포의 회원사는 아니었다. 스타트업 기업가 #4의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

가 수백 만 명 규모로 증가하면서 기존 업계 사업자 단체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사업모델에 대한 제도적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한 그의 대응은 

코스포와 연계해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업계에서 유명한 대관업무 담

당자를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그 이유는 개별기업의 니즈에 딱 맞는 대관업무를 

코스포가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며, 애매한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가시화되

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스타트업 기업가 #4 인터뷰, 2021). 일부 기업들은 코

스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

기 때문에 대관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숙련에 의지한다는 의견

이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코스포 구성원에 대한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었다(스타트

업 기업가 #4 인터뷰, 2021). 

요약하자면,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외부행위

자들과의 적극적 관계맺기를 통해 조직의 성장과 정체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행위자와의 공식적 소통과 사회적 대화라는 외연적 

활동을 통한 성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스포의 집단적 이해대변이 대상인 스타트

업 생태계의 내부 행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은, 특히 노동관련 이슈 그리고 제도화-공식화를 둘러싼 상이한 

견해를 둘러싸고 두드러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어지는 제V장에서는 제IV장에서 

제시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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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코스포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코스포가 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내적ㆍ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 정체성

을 형성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ㆍ외부 행위자들과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았다. 

‘혁신’이 ‘규제’의 장벽에 막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코

스포의 조직 정체성은 설립 초기 몇몇 유명 창업가들의 개인적 정당성에 근거했

다. 하지만 그러한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서 정체성이 공허한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과 실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을 선점하고 있던 외부행위자

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했다. 이에 코스포는 정책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

로써 플랫폼 경제 혁신의 담지자이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외적 이미지를 구축해나

갔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안정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장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단기간에 제

도적 장에서 영향력을 갖는 행위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용자 단체’

로서의 외적 이미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부담을 갖는 회

원사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부정합 관계가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부정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코스포는 제도적 장에서  

한 발 물러나 회원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교육’사업 이나 회원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에서 기업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동학을 살펴

본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에서 코스포가 사업자 단체이면서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한 사례임을 밝히고 있으나, 왜 어떠한 조건에서 

사업자 단체가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자발적인 사용자 

단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역할 회피적 성격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정책연구ㆍ2023년 제23권 제4호86

는 결론의 연구들이 제시되었다(전인ㆍ서인덕, 2008; 이창근 외, 2019). 반면 본 

연구는 코스포 사례를 통해 새로이 성장하는 산업에서 기업들의 이해대변체로 등

장한 코스포가 조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 단체가 회피하였던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 연구결

과 코스포의 사용자 단체로서 자발적인 역할수행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해 왔던 사

용자 단체에의 교섭의무 부여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이보다 코스포는 

조직의 성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원획득의 수단으로서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 

및 정부와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로서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연구결과 코스포의 사용자 단체로서 역할수행은 내부구성원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나 이후 정체성 갈등과정을 겪으

며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코스포는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

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기존의 이해대변 역할에 충실한 상태로 회귀하고 있다(민

주노총 외, 2021; 이데일리, 2023. 2. 5). 결국 조직론적 관점에서 코스포의 정체

성 형성과 역할 변화는 환경과 행위자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나타났으며 외부 지

원 자원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내부행위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으로 조직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조직 스스로가 자임한 

사용자 단체 역할수행의 가능성에서 나아가 왜 어떠한 조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

거나 방기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의 분석결과는 제도적 공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대응 측면에 이론적 기여를 한다. 코스포는 제도적 공백을 활용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임과 동시에 제도적 불확실

성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에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전문가 조직을 표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조직은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코스포는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제도적 공백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에서 주목하지 못한 양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코스포는 회원사들의 사업확장 측면

에서 제도적 공백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외부 

정체성 확대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코스포에 전문가 조

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이해대변체로서의 정체성의 긴장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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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공백

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동이슈’에서 더욱 분명

히 나타났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부

와 외부로 구분하여 탐색하고 그 속의 갈등관계를 분석하여 산업성장과 노사관계

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집단적 이해대변체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조직 

스스로의 동력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노사관계 지원방식과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

공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 단체로

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 한국의 노동법 체계하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 단체가 단

순히 내부구성원들의 이해대변체 역할에 머무르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현재 코스포는 ‘노동이슈’에 대한 내부구성원들의 이해관

계가 결집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은 갈등을 겪으며 결국 사회가 요구하는 ‘사용

자 단체’의 역할을 포기한 채 내부구성원의 ‘이해대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사용자들의 집

단적 이해대변체가 조직이 표방하는 조직 이미지 강화를 바탕으로 한 내부구성원

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은 특히 새로운 산

업의 제도적 장에서 핵심 자원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체가 조직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내부회원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

도록 하는 자원을 공급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코스포의 사례에서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사

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었다.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하에 코스포와 같은 

자발적인 노사관계 행위자의 등장과 역할 확대는 주목해 봐야 할 사례이다. 사용

자 주체가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자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사회적으로 사용자 주체가 자발적으로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치적 맥락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조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일각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들의 노사관계 행위자로서의 소극성과 역할 방기에 대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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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정희 외, 2021; 이창근 외, 2019)과 함께 다

양한 방식의 정책대안 필요성을 역설한다. 구체적으로 비제도적 차원의 자발적인 

업종수준 사회적 대화의 장 구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박명준, 

2022).

다음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나라 스타트업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조직의 급속한 성

장과 산업 내 대표성을 확보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결

국 내부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조직성장을 도모해

야 하는 사용자 단체는 외부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중에서도 외부 네트워크의 핵심은 결국 정부와의 관계였다. 이에 정부는 노

사관계의 직접적인 수단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산업적인 정책을 통해 노사관계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배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향후 업종단위 산업발전을 위한 이해대변체의 성장과 사회적 역할수행에 있

어 정부의 자원배분 방식과 형태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가진 사례연구로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접

근을 시도하였으나 사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이해대변체가 업종수준의 집단적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사용자 

단체로서의 정체성 획득과 지속의 관계에서 조직의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의 역동

적인 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업종수준의 탐색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

히 업종단위 경영자(사용자)들의 이해대변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디지털 전

환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노사관계의 제도적 공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사 이해대변체의 성장 및 역할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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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bracing Labor in the Innovation Discourse? : The Identity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 Startup Forum as a 

Representative of Collective Interests in the Platform Industry

Cho, Hyun MinㆍNoh, Sung ChulㆍKim, Sang Ju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platform 
companies formed collective interests in institutional complexity by 

examining the Korea Startup Forum(KSF), which emerged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collective interests of platform companies in 
the rapidly changi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of the platform 

industr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identity and external image over the course of time 
from the establishment of KSF to the present. First, during the identity 

formation period, the founders of KSF emphasized the difference 

between existing conglomerates and start-ups and molded the identity 
of a start-up company centered on innov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Entering the identity expansion period, KSF began to externalize its 

identity and raise its status as a subject of institutional negotiations 
with external actors such as the government and labor unions in the 

public discourse. In this process, as social responsibility, a key element 

of KSF's identity, expanded to the realm of labor and employment, an 
external image as a ‘employer association’ was created. However, as 

its status in the public sphere increased in such a way, KSF 

paradoxically entered a period of identity conflict. This is because 
there was a mismatch between the image as a ‘user organization’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ies imposed by external actors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ty as an ‘interest group’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internal 
member companies. In the conclusion,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analysis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 platform 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market actors, Korea 

Startup Forum


